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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구상금청구의 반소(반소)]

재 판 경 과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2009515(본소), 2018나200952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7205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중 2017. 11. 15.부터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1,230,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5,714,718/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189,789/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5,283,241/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284,480/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833,905/13,920,000,000 지분에 관하여,

바.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833,905/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2. 7.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4,664,015/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153,785/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4,701,513/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274,952/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774,230/13,920,000,000 지분에 관하여,

바.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774,230/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1. 2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은 53,645,739원, 피고(반소원고) C은 53,324,2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9. 27.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23,688,612원 및 그 중 22,113,275원에

대한 2017. 9. 27.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8. 제4,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6,183,130/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412,221/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6,283,138/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418,675/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7,143,288/13,920,000,000 지분에 관하여1) ,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7,143,288/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4,664,015/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310,934/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4,701,513/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391,405/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975,776/13,920,000,000 지분에 관하여2) ,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 산 중

26,975,776/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53,655,337원, 피고(반소원고) C은 53,324,208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은 각 25,835,8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7.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1,230,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D은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피고 B, 소외 F을 두었고, E은 1997. 10. 25. 사망하였으며, D은 2015. 3. 2.

사망하였다(이하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소유 부분,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재산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중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증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금전채권 등과 위 증여의 대상이 된 현금 중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핀다.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갑 제3, 4, 5, 6, 7, 8, 17호증, 을 제1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2016. 4. 5.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5. 3. 2.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증여액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 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 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2010년을

기준수치인 100으로 보고 산정한 수치이다)를 사용함이 상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상속개시 당시 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 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증여

원고는, 피고 B은 2010. 5.부터 2015. 2.까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서울 서초구 I 지상 건물 제108, 109호)에서 'J'를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였는바, 망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료로서 총 202,690,37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104,656,903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98,033,473원(= 202,690,376원 -

104,656,903원)의 임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2010. 5.부터 2010. 8.까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 B이 2010. 9.부터 2015. 2.까지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의

임료는 2010. 10.부터 2013. 12.까지는 월 3,652,054원, 2014. 1.부터 2015. 2.까지는 월

3,000,000원인 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9.의 임료 역시 2010. 10.부터

2013. 12.까지의 임료와 같은 월 3,652,054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이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총 임료는

188,082,160원[=146,082,160원（= 월 3,652,054원 x 2010. 9.부터 2013. 12.까지 40개월) +



42,000,000원(= 월 3,000,000원 x 2014. 1.부터 2015. 2.까지 14개월)]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4,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0. 9.부터 2015. 2.까지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료로서 총

104,656,90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83,425,257원(= 188,082,160원 - 104,656,903원)의 임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그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모자관계에 있는 망인과 피고 B이 119여회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 B은 망인에게 총 325,683,381원을 입금하였고,

망인은 피고 B에게 총 173,198,600원을 입금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위 임료

83,425,275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104,656,903원 이외에 피고 B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다른 금원들이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료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증여

을 제1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C에게 2007. 2. 9. 현금

63,3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7년 1분기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90.286이고, 2015년 1분기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107.04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증여액 63,300,000원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5,046,319원(= 63,300,000 원 x 107.040/90.28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라) 소외 F에 대한 증여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소외 F에게 2015. 2. 9. 5,000,000원,

2015. 2. 10.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는 모두 2015년 1분기로서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일치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소외 F에 대한 증여액은 그대로 10,000,000원이다.

마) 소결론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할 증여액은 168,471,576원(= 피고 B 83,425,257원

+ 피고 C 75,046,319원 + 소외 F 10,000,000원)이다.

3) 상속채무액

을 제16 내지 19,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2016. 4. 5.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5. 3. 2.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등

소극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묘에 대한 금전채무 77,000,000원(순번 3)은 K가 2015. 1. 18. 망인에게

잠시 맡겨둔 금원으로서 당연히 K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당시 77,000,000원을 도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정할 때 공제해야 하는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1,812,367,130원을 전액 납부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 2172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시은 10,049,385,757원(= 적극적 상속재산

11,247,605,192원 + 승여재산 168,471,576원 - 상속채무액 1,366,691,011원)이다.

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 원고의 유류분액(A×B)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그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액은

1,256,173,219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0,049,385,757 원 x 1/4 x 1/2)이다.

2) 원고의 특별수익액(C) 및 순상속분액(D)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혹은 특정 유증인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통상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은 없고, 이 사건 유증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모든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피고들 에게 각 1/2씩 유증하는 내용의

포괄적 유증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0원이다.

3)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A×B) - C - D]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원고의 유류분액과 같은 1,256,173,219원이다.

마.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방법

1) 피고들의 각 유류분초과액 및 유류분반환의무



피고들의 유류분액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1,256,173,219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0,049,385,757원 × 1/4 x 1/2)인바, 피고 B의 특별수익액은 망인으로부터 임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83,425,257원과 이 사건 유증으로 받은 5,623,8 02,596원(=

11,247,605,192원 × 1/2)을 합한 5,707,227,853원이고, 피고 C의 특별수익액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75,046,319원과 이 사건 유증으로 받은 5,623,802,596원을 합한

5,698,848,915원이며, 소외 F의 특별수익액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000,000원이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에 따라 망인의 소극재산도 각 1/2씩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들이 상속받은

채무액은 각 683,345,505원(= 1,366,691,011원 × 1/2)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피고들의 각

유류분초과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피고들의 각 유류분초과액(피고 B은 3,767,709,129원, 피고 C은 3,759,330,191원)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256,173,21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각 분담액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각 분담액을 계산하면, 피고들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바, 이때 각자가 분담하여야 할 액은 피고들 각 자의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므로, 피고 B은 3,767,709,129/7,527,039,320(= 3,767,709,129 + 3,759,330,191), 피고

C은 3,759,330,191/7,527,039,320의 비율로 정하여진다. 결국 피고 B의 분담액은

628,785,781원(= 1,256,173,219원 x 3,767,709,129/7,527,039,320), 피고 C의 분담액은

627,387,437원(= 1,256,173,219원 x 3,759,3 30,191/7,527,039,320)이다.

3) 피고들의 유류분반환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지분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 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의 유류분반환방법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과

이 사건 금전채권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3)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5,714,718/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189,789/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5,283,241/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284,480/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833,905/13,920,000,000 지분(= 40/1160 지분 x 26,833,905/480,000,000)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833,905/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5. 12. 7.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53,645,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45,168,278/4,395,300,000 지분 중 원고가 구하는 244,664,015/4,395,3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153,785/289,6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254,715,522/4,566,460,000 지분 중 원고가 구하는

254,701,513/4,566,46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274,952/76,64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774,230/13,920,000,000 지분(= 40/1160 지분 x 26,774,230/480,000,000)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774,230/480,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5. 11. 2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53,526,437원 중 원고가 구하는 53,324,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반환 받게 될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소급하여 원고가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임대수익 중 원고의 유류분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본소 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1,230,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자신들의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존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 또는 갱신될 것이라거나

피고들이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종료일까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불이행

사유가 존속하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 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증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서 이 사건 소장의 최후

송달일인 2015. 12. 7.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7. 10. 1.부 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1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임대 수익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갑 제19, 2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2016. 10. 19.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2. 7.부터 2017. 9. 30.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료의 합계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을 제16호증(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를 근거로 위 임료 합계액이 455,058,6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상당수가 그 계약기간이 2017. 9. 30.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2015. 12. 7.부터 2017. 9. 30.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총 임료 및 관리비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 관리 및 보존하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순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하면서 얻는 이득액은 그 건물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 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들인 비용을 위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5. 12. 7.부터 2017. 9. 30.까지의 임료에 상당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각 부동산별 총 임료액에 원고의 유류분(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하는 지분을 합한 것)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나(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액의 각 1/2씩을 분할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각 22,113,275원(= 44,226,551원 x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14. 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임료액은 2017. 6.부터 2017. 9.까지의 월 임료액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 10. 1.부터 2017. 11. 14. 까지의 임료에 상당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의 부당이득으로서 각 1,575,337원(= 3,150,674원 x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23,688,612원(= 22,113,275 원 + 1,575,337원) 및

그 중 22,113,2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에 대한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 피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2015. 8. 31. 망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74,680,505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망인의 조세 등 채무 29,670,972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유증과

관계없이 자신의 유류분 비율(1/8) 만큼은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위 변제로 인하여 위 채무를 면책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대출금채무

1,000,000,000원의 1/8인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의 다음 날인 2015.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74,680,505원의 1/8인 9,335,063원을, 피고들에게 위 조세 등 채무 29,670,972원의 1/8인

3,708,871원을 각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이와 같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유류 분반환채권과 상계하고, 피고 C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구상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 사건 반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증의 공정증서에 '사망 당시 존재하는 망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수증자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유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유증은 망인의 소극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피고들이 1/2씩 나누어 유증받는 내용의

포괄적 유증으로 보아야 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증에 따라 망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조세 등 채무는 모두 피고들이 각 1/2씩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 채무를 유류분 비율만큼

상속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청구 및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중 장래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김진희 판사 장민주

별지

1. 서울 강남구 L 대 241.5㎡

2. 서울 강남구 L

[도로명주소] 서울 강남구 N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위 아스파트슁글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20㎡

2층 120㎡

3층 120㎡

4층 120㎡

5층 87.20㎡

지층 156.80㎡

층별용도 : 지층 점포 1층 점포 95.16㎡

주차장 24.84㎡

2층-5층 사무실

3. 서울 서초구 M 대 374.3㎡

4. 서울 서초구 M

[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O

벽돌조 스라브 단층 다가구 주택(3가구)

지층 64.80㎡

1층 112.50㎡

층별내역



지하층: 2가구

1층: 1가구

5. 서울 서초구 I 대 945㎡

6. 서울 서초구 I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4동 점포사무실 대중음식점 의원 및 미장원 및 이용원 1동

1층 436.37㎡

2층 442.58㎡

3층 455.84㎡

4층 455.84㎡

옥탑 43.4㎡

지하실 317.82㎡

내역 지하층 대중음식점 및 기계실 1층 점포

2증 대중음식점 사무실 미장원 미용원

3층 의원 및 사무실 4층 사무실

내 1층 제108호

(점포) 건평 27.37㎡

옥탑 0.53㎡

기계실 0.43㎡

7. 서울 서초구 I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4동 점포사무실 대중음식점 의원 및 미장원 및 이용원 1동

1층 436.37㎡

2층 442.58㎡

3층 455.84㎡

4층 455.84㎡

옥탑 43.4㎡



지하실 317.82㎡

내역 지하층 대중음식점 및 기계실 1층 점포

2증 대중음식점 사무실 미장원 미용원

3층 의원 및 사무실 4층 사무실

내 1층 제109호

(점포) 건평 27.37㎡

옥탑 0.53㎡

기계실 0.43㎡. 끝.

1)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한 지분 40/1160 × 27,143,288/480,000,000 =

27,143,288/13,920,000,000

2)별지 목톡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한 지분 40/1160 x 26,975,776/480,000,000 =

26,976,776/13,920,000,000

3)피고별 안분액의 합계액은 계산 과정에서의 원 미만 버림으로 인하여 위 2)항에서 산정한 피고들의

각 분담액(피고 B 628,785,781원, 피고 C 627,387,437원)보다 4원 또는 3원이 적다.


